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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이 논문은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에서 기존의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어

떠한 연구방식을 통하여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였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그

러한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인간안보적 해결방법이 어떠한 비교우위를 가지

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기존의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책들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의 국제

정치이론에 입각하여 수립되고 이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탈북자 문

제와 일본의 납북자 문제는 공통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

데에 북한이라는 상대를 두고 인간안보적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인간

안보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과는 달리 인도주의적이고 개

인적인 차원의 문제인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에 다른 국제정치이론들보다 비

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 현재 이 문제를 해

결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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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3년 5월 라오스의 탈북 북한청소년 강제 북송 사건으로 인하여 다

시 한 번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1) 6,70년대

의 귀순용사의 높은 지위에서 현재의 탈북자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마저

정착되지 못하고 북한 이탈주민으로 불리고 있고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인

이지 않고 북한인이면서도 북한주민이 아닌 경계인과 이방인으로서의 존

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못하고 최근 들어서 새로운 분단 후 세대의 수가 한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산가족이나 실향민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하

지만 위의 라오스 청소년 북송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 일본, 태국, 몽골,

라오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정치학적 문제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최근 세계화와 탈냉전을 계기로 국가주도의 연구에서

벗어나자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엄연히 아직도 국제정치에서

국가주도의 연구가 주류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탈북자 문

제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흐름을 이제까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관련 연구를 보아도 그렇다. 정치학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

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들어본다면 핵개발, 미사일 문제부터 시작하여

독재정권, 인권침해, 빈곤, 탈북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며

이는 일본국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말 그대로 국제정치학에

있어서의 주류를 이루는 방법론과 연구방법에 맞는 주제들이며 이에 대

한 선행연구는 많이 행해져왔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공식명칭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더 많이 보급된 탈북자라는

용어를 이 논문에서는 사용하기로 한다.

▪주제어: 인간안보, 탈북자, 납북자, 대북정책,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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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그러나 기존의 국제정치학적 시점에서 약간 벗어나 탈

북자 문제만큼은 전통적 국가안보의 시각이 아닌 인간안보의 시점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탈북자가 난민인

가? 혹은 정치적 망명자인가? 아니면 단순 이주자인가? 하는 문제는 기

존의 전통안보 시각에서 바라보기엔 매우 미묘한 문제이며 실제 탈북을

하고 나서도 이들의 한국이나 제3국에서의 정착에 관한 문제는 난민법,

국제법, 국내법을 모두 적용시켜야 하는 복잡다단한 입장이 되기 때문이

며 이것이 이들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

다. 또한 휴전 60년을 지난 지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실시

하는 「통일의식조사」의 2012년 결과에 따르면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19-29세 그룹에

서는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통일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응답한 비율의 경우 절반에 못 미치는

46.7%에 그쳤다(박명규 외. 2012, 21-22). 이러한 급속적인 대내외 환경

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탈북자 관련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인간안보적 시각을 더하여 바라보아 새로운 탈북자 문제해결의 방

법을 모색하는데 이 논문의 연구목적이 있다. 많은 탈북 당사자 국가 중

에서 일본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일본 또한 북한과의 납치자

문제라는 현안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양의 납치자, 납북

자, 탈북자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제 납치자와 탈북자는 경우가

다르다는 비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3에서보듯이 탈북자와 납북자의 문제는 매우 밀접한 경우로서 같은

인권문제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한-일 간의 연구비교를

위하여 납북자 문제도 같이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이어지는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어지는 Ⅱ장에서는 기존의 많은 탈북자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분류하며 Ⅲ장에서는 한국의 연구 경향과

일본의 연구 경향을 비교 분석하여 그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Ⅳ장에서는 인간안보가 이제까지의 국제정치이론과 어떻게 공존하고 비

판받았는가를 살펴보고 탈북자 문제를 인간안보적 시각의 비교우위를 설

명한다. 마지막으로 Ⅴ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비교분석으로 밝혀진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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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의 방법론으로 새로운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Ⅱ. 탈북자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경향

사실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위기가 노출되면서 탈북자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해 졌고 많은 논의들이 존재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

절에는 대북유화정책과 연동하여 탈북자에 대한 용어로서 ‘새터민’ 이라

는 단어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질

서와 남북한 관계를 반영하여 많은 탈북자 관련 연구 중에서 최근 5년

(2008 ~ 2013)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파악을 진행하려 한다.

탈북자 문제가 워낙 여러 국가들이 당사자로서 참가하고 있는 관계로 많

은 국제정치적 연구와 지역연구 혹은 국경문제, 영토문제, 디아스포라 문

제 등으로 연구가 분산되어 있지만 정치학적인 시각에서 다른 분야의 연

구도 최대한 포함하여 정리하려 노력하였다.

선행연구 중에 국내연구의 초기의 경향은 이것을 북한인권법과 연결하

여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논문들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살펴본 연구들이다. 탈북자 문제를 미-

중관계의 정치적 역학관계로 파악하고 미국의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

권법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살핀다(주재우 2005; 박광

득 2006). 이에 이어서 나타난 가장 큰 흐름은 역시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연구들로 이는 현재에 까지 지속되고 있는 연구 방향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내의 탈북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한 고

민에서부터 그에 대한 해결방안, 증가하는 탈북자 관련 국내 인권운동에

대한 정책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 역대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연구

등으로 폭을 넓히며 분화되었다(최대석, 조영주 2008; 김상철 2008; 장임

숙・전영평 2009; 이숙자 2009).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2008년 이후 정권
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연구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탈북자 문제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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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접근법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이신화 2010; 정광호・김민영・금현섭 2010; 최대석・박영자 2011;
김화순・최대석 2011; 우평균 2011; 정기웅 2012; 이기현 2012). 이에 더
하여 가장 최근의 새로운 탈북자 연구 경향으로는 기존의 국제정치학의

세력이론에서 벗어나 탈북자 개개인의 정체성이나 정신적 충격 혹은 그

적응과정에서의 인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그것이다(전우

택・이시은・이연우 2011; 권수현 2011; 김태국・정은의 2012; 선우현

2012; 손애리・이내영 2012). 이러한 국내의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볼 때
기존의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의 적용에서 최근의 연구들이 탈북자 문제

에도 비전통적 안보의 시각을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국내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도되었으며 이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를 인간의 안전보장 문제

약칭 인간안보의 문제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일본의 선행연

구들은 탈북자 문제를 전통적인 세력균형의 국제정치학적 현실주의 시각

에서 벗어나 비전통적 안보로서의 접근법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많다(高

鮮徽 2009; 小此木政夫·磯崎敦仁 2009; 東鄕育子 2011a; 2011b; 金敬黙

2012).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연구들이 국제법적

으로 접근하여 난민지위와 인권법을 순수하게 법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들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정치학 논문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제외

하였다. 그러면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탈북자· 납북자 연구

의 연구 상황을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경향에 따라 순서대로 살펴보

고 한·일 연구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려 한다.

Ⅲ. 탈북자· 납북자 연구의 한·일 비교

1.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연구들

우선 제일 먼저 한국의 선행연구의 주류를 형성한 연구들이 필연적으

로 역대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초기의 북한인권



136 아태연구 제20권 제3호(2013)

법과 국제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탈북자 정책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정책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햇볕정책이라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대북유화정책을 표

방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

를 인식하고 탈북자에 대한 ‘새터민’ 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급하려고 하

는 등 여러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 내의 탈북

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그에 대한 해결방안, 증가하는

탈북자 관련 국내 인권운동에 대한 정책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 역대 정

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연구 등이 행해졌다. 이러한 시기의 탈북자연구

는 그러나 2008년이 되면 이명박 정부의 성립과 더불어 비판적 시각을

지닌 연구들이 등장하게 된다. 최대석, 조영주의 논문에서 보듯 탈북자

문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그 시점에 한국외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며

민감한 문제이고 북핵문제의 해법이 그렇듯 탈북자 문제의 해법 또한 중

국, 러시아, 미국, 동남아 등 주변 국가들의 협력이 절실한 국제적, 지역

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단언한다(최대석・조영주 2008, 112). 동시에 탈
북자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정치에 입각한 주변 국

가들과의 정치적, 외교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라는 기존의 선행연

구의 시각도 계승하고 있다(우승지, 2005).

이 시기의 선행연구들의 성격을 한 가지 추가하자면 기존의 10년간 지

속되어온 이른바 ‘조용한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용한 외교가 결코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

하며 끊임없이 증가하는 탈북자 문제는 조용한 외교로 결코 해결되지 않

는다는 자세를 견지한다. 최대석, 조영주는 그들의 논문에서 대안으로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농업지원과 탈북자들의 자발적 귀환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획탈북에 대해서는 일시

적 미봉책으로 정당하거나 상식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NGO 나 민간단체의 역할보다는 정부차원의 공식적 대응을 촉구

하고 있다(최대석・조영주 2008, 115).
같은 시각에서 장임숙, 전영평은 탈북자 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

해 인권적 대응양식과 관리적 대응양식으로 분류하고 이중에서도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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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대응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탈

북자에 대한 인권적 대응방식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들은 관리적으

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장임숙・전영평 2009, 139) 단순한 경제적
지원정책에서 벗어난 인권적 접근을 하여야한다고 역설한다. 행정적 편의

주의에 의한 관리적 대응방식의 예로 들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

로는 탈북자 신분을 노출시키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문제와 여권발급문제

를 들며 이러한 사회통합과 동화를 위한 소극적인 관리하는 수준을 벗어

나 인권주의 시각을 도입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관한 연구의 마지막 선행연구의 흐름은 대

표적으로 이숙자의 논문에서 보이듯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10년간의 ‘조

용한 외교’에 대한 평가들이다. 대체적으로 기존의 ‘조용한 외교’에 대하

여 탈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첫째, 조용한 외교는 탈북

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생활환경 및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였

고 둘째, 탈북자 문제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무시하였으며 셋

째, 외교협상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

한다(이숙자 2009, 262-263). 이에 더하여 새로이 출범하던 그 당시의 이

명박 정권에게 제시하기를 확고하고 분명한 탈북자 정책의 수립과 근본

적인 해결 방안 모색,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난 인도주의적 인권차원에서

의 탈북자 문제 논의, 탈북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와의 협조강화와 공

조체제 모색, 탈북자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마

련을 주장하고 있다(이숙자 2009, 264-266).

결론적으로 이 Ⅲ-1에 해당하는 선행연구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

년간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현실주의적

접근을 대처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의 방안들이

실제로 이명박 정권에서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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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권 이후의 비교 정치적 접근 혹은 패러다임 변

화 시도의 연구들

이명박 정권 수립 이후에 대 북한 정책이 전면적으로 변화하면서 탈북

자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 당시의 첫 번째 경향으

로는 외국의 탈북자 정책을 비교해보며 한국적인 함의를 찾아보거나 이

제까지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방식의 탈북자 정책을 시

도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먼저 동북아 주요 국가의 탈북자 정책을 비교분석 하려는 시도가 있었

는데 이는 2010년 시점의 대규모 탈북자 러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지역적 차원 및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 이신화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미국, 일

본, 러시아 등의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정책을 비판적으로 비

교 고찰하여(이신화 2010, 141) 주변 국가의 대응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한국에의 함의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제까지의 탈북

자 문제연구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려는 선행연구도 나타나기 시작하

였는데 정광호, 김민영, 금현섭은 이제까지의 탈북자 지원정책을 전반적

으로 정리하면서 탈북자 지원정책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문제

정의의 관점에서 새로이 접근하려 하였다(정광호・김민영・금현섭 2010,
74). 이들은 이제까지의 탈북자 선행연구를 탈북자, 개인·집단 특성에 관

한 연구,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탈북자 지원정책 참여에 관한 연

구로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주제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을 뿐 시간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정광호・ 김민영・금현섭 2010, 77). 이들은 또한 정책
과정에 있어서 문제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어떻게 문제정의의 변화가

정책변동으로 이어지는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러한 정책변동

이 발생하는지를 밝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그 구체적 방안에 대

해서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탈북자 연구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한 연구로는 최대석,

박영자의 연구나 김화순, 최대석의 연구도 있다. 최대석 교수는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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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있어서 Ⅲ-1 에 해당되는 선행연구에 연속되는 연구 결과물들을

배출하면서 탈북자 문제연구에 있어서의 양적성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넘어선 성찰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연구 아젠다 개발

을 시도하거나(최대석・박영자 2011, 188)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의 탈북
자 정책이 탈북자 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轉機)가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급증하는 확산국면의 탈북자 단체에 주목하며 이제까지의 탈

북자 정책이 정착지원에 집중하였다고 하면 이제는 사회통합에 주력할

시기라고 주장한다(김화순・최대석 2011, 38). 이는 최근의 탈북자 정책의
흐름이 현실주의적 대북정책과 실제로 늘어난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유입

으로 인한 문화적 적응문제에 대하여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포기하지 못

하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후기로 들어서면 남북관계의 경색이 심해지면서

정책에 대한 제안보다는 남북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탈북자 문제에 대

한 접근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탈북자 문제를 공유하는 주변국

과의 협력방안이나 중국, 러시아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하는 선행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평균은

이제까지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원칙상 난민대우를 해주어야 하지만 모

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이익이 되는 다른 사안과 연계하여 러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우평균 2011, 국문초록) 정기웅은 2012년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파문으로 촉발된 한·중 관계의 긴장관계를 계

기로 한국정부가 이제까지의 조용한 외교에서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

하여 압박외교로 돌아설 시점이 되었으며 조용한 외교는 실효성이 없음

을 인정하고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내의 의견을 일치시키고 정부의 원칙

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하여 비공식적인 중국

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제시하거나 비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정기웅 2012, 312-313). 같은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하

여 이기현은 중국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으로 탈북자에 대한 중

국 정부의 대응방식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역시 중국에 대한 압

박의 수단으로 조용한 외교보다는 압박외교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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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기현 2012, 136). 그러나 이에 더하여 이러한 압박외교가 탈북자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정치체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Ⅲ-2의 선행연구들은 이명박 정권 수립 이후에 변화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춰 기존의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과는 다른 비교

정치적 접근방식이나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는 연구들을 많이 배출하

였다. 그러나 정권 후반부에는 현실정치의 남북관계의 경색에 영향을 받

아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탈북자들의 주요 탈출지역인 중국과의 관계나

탈북자에 대해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3. 국제정치학의 틀에서 벗어나 탈북자 새로운 문제들에 초

점을 맞춘 연구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경향이 이제까지의 남북관계나 주변국과의 국제정

치학적인 세력균형이나 외교관계의 문제에서 벗어나 비전통적 안보의 개

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선행연구들이다. 그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 기존

의 전통적 안보개념과 남북한 관계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선행연구에

는 적으나 최근 들어서 의미 있는 선행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탈북자에 대한 남한 국민의 태도에 대해 연구하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권수현은 실제로 여론조사를 통하여 남한 국민이 어떻게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연구하여 탈북자 연구에서 탈북자들의 입장 못

지않게 그들을 받아들이는 남한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과 태도, 의견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권수현 2011, 130). 이 논문의 특징은 이제까지 잘 조명되지 않았던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개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를 통계적 양적 접근법

을 통하여 성향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이 결과를 통해서 권수현은

한국사회 내 소수집단은 탈북자만이 아니며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

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탈북자 문제를 민족문제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

니라 다문화 주의적 관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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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맥락을 고려한 속에서 민족요인과 다문화 요인 두 접근방법을 어떻

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서술하고 있다(권수현 2011, 146). 유사한

시각에서 탈북자의 한국 정착 이후의 인권문제에 착안한 선행연구도 있

다. 선우현은 탈북자를 한국인 속의 한국인 이방인이라고 규정하며 한국

인과 동일한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

념적 차원에서 선별적인 ‘통합적 배제’ 혹은 ‘배제적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선우현 2012, 국문초록). 또한 탈북자는 이제까지 소수자

문제로서 다뤄져 왔지만 소수자 문제의 관점과 민족적·이념적 통합문제

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최신 선행연구

는 손애리, 이내영에 의한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2010

년 사회조사를 통하여 한국인이 탈북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특이한 점

은 국가정체성에 있어서 국민 됨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민족적 요인은 탈

북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시민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

였다는 점이고 이념적 성향은 의외로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은 탈북자를 더 이상 피를 나눈 민족

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보지 않으며 탈북자가 시민적 가치를 중시하는 높

은 시민의식을 지닐 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

다(손애리・이내영 2012, 27-28).
또 하나 기존의 국제정치학적 시각을 벗어난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로

는 정신건강과 의학적인 방면에서 접근한 김태국·정은의의 연구가 있다.

정치학 관련이 아니어서 본 논문에서는 심도 있게 언급하지는 않으나 차

후의 탈북자 연구에서 탈북자들의 정신 외상경험에 대한 유사한 형태의

연구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정치학을 벗어난 시각에서 탈

북자 문제를 접근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탈북자라는 존재가 정전

60주년을 맞는 올해 실향민이나 한국전쟁 경험세대가 이미 60대를 넘어

가고 있는 현재 기존의 민족적 감정에만 호소하는 탈북자 정책에 한계가

보이고 있다는 점과 20대 이후의 젊은 세대가 점점 통일에 대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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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게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성향의 탈북자 연구들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선행연구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남북한 관계와 외교적 상황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탈북자 문제

연구가 활발하나 이는 필연적으로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그 범위

의 한계성을 드러낸다. 특히 이명박 정권 수립 이후에는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해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패러다

임의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탈북자 문제를

기존의 국제정치학적, 외교적 문제가 아닌 비전통적 안보의 개념에서 접

근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

다.

4. 일본 정부의 공적인 역할에 중점을 둔 연구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의 선행연구들은 탈북자 문제를 전통적인

세력균형의 국제정치학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비전통적 안보로서

의 접근법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많다. 이는 구조적으로 일본이 남북한 관

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의 주변국가라는 기본적 특성에 더하여 평

화헌법의 존재로 인하여 군사적인 직접 행동이 매우 어렵고 탈북자들이

선택하는 탈출 경로로서의 역할도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반

대되는 개념에서 인간의 안전보장 (인간안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이러

한 인간안보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에도 탈북자에 관한 연구에 어

디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연구 경향은 같은 인간안보의 시점에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적인 역할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다. 즉 일본정부가 남북한

정부처럼 국제정치학의 세력균형이나 탈북자에 대한 정치적인 접근을 하

기 어려운 제약이 있지만 일본의 북한 납치자 문제와 연동하여 공적인

채널의 탈북자 문제 해결을 취해야만 한다고 하는 시각의 연구들로서 이

제까지의 북한 경제의 일본 의존문제와 식량지원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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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경향은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탈북자 문

제에 대한 해결 노력에 대한 연구들이다. 일본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한국

처럼 북한과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보유문

제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비교적 민간교류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2) 이

러한 특성에 착안한 연구들로서 최근의 일본-북한, 남북한 관계의 경색으

로 인하여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함으로써 한국의 탈북자 연

구와의 비교분석을 행하려 한다.

먼저 일본 정부의 공적인 역할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기존의 전통적

인 일본의 북한연구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는 연구들로서 일본 정부의 협

상력과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는 시각들의 연구들이다. 이는 조총련과 만경봉호로 대표되는 기존의 일

본-북한간의 교류와 최근의 유엔의 북한 제재에서도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시각의 대북연구자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연구들은 1990년 냉전이 종결되고 일본과 북한 사이에 국교정

상화 교섭이 진행된 시점부터 행해진 연구들로 애초에는 일본에서 조총

련 등의 루트를 통하여 북한주민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들의 귀국문제에

서 시작되었다. 3차에 걸친 일시귀국이 행해졌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인

강제납북 문제가 대두되었고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당시의 김

정일 주석이 납북문제를 파격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문제가 수습되지 않고 일본 국내의 반북한 감정이 고조되어 현재에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학계

에서 제의되었는데 우사미 마사유키는 북한인권법이 일본의회에서 성립

되었으므로 이 법안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연계의 강화와 지원 단체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물론 북한의 핵개발 이후 UN 공조 차원에서 기존의 조총련으로 대표되는 민간교

류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한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북한에 대

한 접근성은 일본이 우위에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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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佐美正行, 2006). 이는 일본정부에게 북한의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대

화와 압력’을 동시에 적용하여 현실적이고 냉정한 외교적 수단 동원을 권

고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배경에는 일본이 과거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인 지원규모에 있어서 최대 지원국이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그로

인한 북한에 대한 배신감이 배경에 존재한다. 현재 표면적으로는 일본 정

부도 이러한 외교정책에서 2006년 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한국·미국·일본의 3자 공조에 의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주 정

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연구들은 앞으로도 하나의 흐름으로 유

지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가 이번 아베정권의 이이지마 관방참

여의 북한특사 파견에서 보듯 한·미·일 공조 안에서도 탈북자, 납치문제

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에 당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앞

으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민간차원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에 대한 연구

들

두 번째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구의 큰 흐름은 앞에

서 서술한 공적인 루트를 통한 북한의 납북, 탈북자 문제가 난관에 봉착

하자 이를 민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연구들이다. 전통적인 국가안보

의 개념에서 벗어난 인간안보의 개념을 탈북자 문제에 적용하여 정치적,

외교적으로 긴장상태에 있는 동북아시아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형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연구자

인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의 논문집 “북한과 인간안보” (小此木政夫·磯崎

敦仁 2009)이다. 이 논문집은 북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인간안보의 개념

으로 연구한 논문집으로 북한에 대하여 과연 인간안보로 바라보는 것이

유효한지와 북한의 경제, 식량사정, 탈북자문제, 한·일 두 나라의 정부의

대응과 NGO의 대응에 대해서 각각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국

가나 체제보다 그 사회상이나 구성원 개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小

此木政夫·磯崎敦仁 2009, 서문) 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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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인간안보적 접근 자체가 김정일 사후의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환경에서 무의미하지 않는가 하는 반론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다. 카가와 마사토시는 김정일 사

후 이를 계승한 김정은 정권에게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문제로 얻어내는

국제정치에서 북한에 대한 ‘공백기’는 새로운 정권의 안정과 개혁조치 추

진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주장하며(香川政俊 2012, 44) 이러한 공백

기는 김정은 정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당분간은 국가안보의

개념이던 인간안보의 개념이던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지 않고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논의들

은 주로 북한문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시민사회와 NGO의 역할에서 활로

를 찾는 모습을 보이는데 김경묵은 최근 들어서 보이는 탈북자들을 둘러

싼 환경의 변화 (탈북자의 다양화, 탈북 동기의 다양화, 탈북 루트의 변

화)를 지적하며 정치적으로 경색된 최근의 시점에도 시민사회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런 시점에야말로 국가안보의 시각이 아닌 인간안보의

시각으로 탈북자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인간안보의 시각으로

탈북자문제를 다루면 이제까지의 난민, 희생자,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자

가 아닌 빈곤층, 실업자, 다문화가정,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회적 약자로

서 탈북자를 인식할 수 있고 이것이 더 실상에 가까우며 이를 통하여 탈

북자 문제는 국제정치의 시점만으로는 이해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

인 문제라고 주장한다(金敬黙 2012, 13).

같은 맥락에서 북한과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NGO들의 이

상과 현실의 딜레마를 다룬 연구가 토고 이쿠코의 연구이다. 그녀는 두

편으로 나눠진 논문에서 북한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식량지원이라는 카

드를 남용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그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고(東

鄕育子 2011a, 96) 일본에 있어서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의 특수성에는 부

정적 특수성들과 긍정적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부정적 특수성으로는 첫째,

두 국가사이에 아직 국교가 성립되지 않았고 둘째, 일본의 북한관련

NGO들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이 낮아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는 점과

셋째, 북한의 인도지원을 받아들이는 체제의 경직성과 복잡성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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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東鄕育子, 2011b 132). 긍정적 특수성으로는 첫째, 일본의 북한에 관

한 NGO들이 상호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점 둘째, 민단, 조총련, 일본

인 들 사이의 연계와 협력관계가 구축된 점 셋째, 미약하나마 NGO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북한의 실제적인 정보의 취합이 가능해진 점을 들었다

(東鄕育子, 2011b 134). 이에 더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의

NGO들은 세 가지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첫째, 인도

적 지원은 안전하다는 환상이며 둘째는 인도지원은 언제나 환영받는다는

환상이고 셋째는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에게 유익하다는 환상이라고 하

였다(東鄕育子 2011b, 136).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이러한 측면

에서 인도적 지원에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분명히 인도적 지원의 NGO

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도 명확히 명시 하였다.

이상의 일본의 선행연구들3)을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인간안보의 시점

을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당사국이 아닌 제3국으로서의 일본의 입장과 그

러면서도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납북된 일본인 등을 전부 포함한 일본

의 특수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과 다르게 북

한의 안보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보다

는 인간안보로 쉽게 기울 수 있다는 배경이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어지는 Ⅳ장에서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연구 상황을

바탕으로 왜 탈북자·납북자 문제를 인간안보의 시점에서 접근하여야 하

는가를 주류적 국제정치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납치자 문제 가족회가 펴낸 「北朝鮮拉

致」の全貌と解決―国際的視野で考える 産経新聞出版 (2007)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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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간안보 시각의 탈북자 문제에서의

비교우위

1. 현실주의 이론과 인간안보 시각의 탈북자 문제 비교

현대 국제사회에서 냉전이 끝난 후에도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주도하

는 이론이다. 냉전이 끝난 이래 현실주의의 적실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

유로 현실주의 가정을 비판하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지만 2000년대 와서

도 현실주의는 계속해서 학자들의 관심 속에 있다(Baileys et al 2012,

116). 현실주의의 갈래가 여러 가지로 분화되었다고 하여도 그들이 공통

으로 동의하는 것은 국가주의와 생존 그리고 자조이다(Baileys et al

2012, 122). 이를 우리의 납북자문제에 대입시켜보면 역시 남북간의 생

존과 국가주의의 첨예한 현실주의가 탈북자·납북자 문제를 주도하는 패

러다임이다.

현실주의 정치이론에 따르면 인간안보는 국내정치의 문제이며 2차적인

하위정치의 영역에 불과하다고 본다(송영훈 2012, 58). 또한 현실주의 국

제정치 이론에서 국가간의 관계를 제로-썸 관계로서 이득과 손실밖에 존

재하지 않으며 인간안보의 상호 협력가능이나 상호 이득 (Win-Win)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탈북자·납북자 문제도 이제까지 이러한 현실주

의적 시각이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으로 현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점에 우리는 착안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적어도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가 중첩되는 탈북

자·납북자 문제에서만은 인간안보가 현실주의보다 적실성이 높다고 주장

한다. 인간안보란 개인의 위험에 대한 안보의 개념이므로 탈북한 개개인

의 안보에는 훨씬 더 적합한 이론이다. 또한 이제까지 2008년 이명박 정

부의 대북정책은 현실주의 노선에 따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동안 탈북

자 문제의 해결이 진전되기 보다는 라오스의 청소년 탈북자 강제북송이

나 최근의 중국 내 탈북자 집단 구속 기사에서 볼 수 있듯 탈북자의 상

황은 더 악화되었다. 국제협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개인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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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하지 않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이론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문제

인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탈북자, 납북자 개인과 그

가족의 위협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안보는 비

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인간안보가 현실주의 이론으로부터 비판받는 중요

한 원인이 그 범위의 방대함과 모호함에 있으나 탈북자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지닌 모호한 문제이며 한 국가만을 포함하

지 않는 여러 국가를 포함하는 방대한 국제적 외교문제이다. 현재 탈북

자, 납북자 문제에 관련된 국가만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라오스, 베트남,

몽골, 태국 등 8개국 이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

제협력에 비판적이고 생존과 자조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주의는 적합하지

않다. 전체 대북정책이 현실주의의 기조를 지닌다 하더라도 적어도 탈북

자, 납북자 문제는 인간안보의 시각에서 다뤄져야한다고 할 것이다.

2. 자유주의 이론과 인간안보 시각의 탈북자 문제 비교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본질적으로 인간안보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

다. 자유주의와 인간안보 공통적으로 군사적인 안보만이 국가의 안보를

완성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 등을 설명

하는데 있어서 현실주의가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자유

주의는 이러한 부분에 강점을 지닌다.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주의 이론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의 대북 유화정책 (햇볕 정책)

과 그 노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이론도 ‘조용한 외교’가 많은 비판을 받았듯 탈북자, 납

북자의 인권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외면하였다는 사실이 존재

한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보호하고자 하는 안보는 개인의 안보보

다는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의 통합에 저해가 되는 비전통적 영역에서

의 위협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송영훈 2012, 66).

즉,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산을 통하여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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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전 세계적 평화를 창출하는 칸트의 영구 평화

론에 기초한 거시적인 사안에 집중하는 반면에 인간안보는 이 개념을 더

확대하여 개인의 레벨에서의 안전과 공포로부터의 안보를 추진하기 때문

에 개개인과 가족의 레벨의 사안인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까지 더욱 관심

을 지닌다.

이는 선행연구 부문에서 언급되었던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을 도입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10년간의 ‘조용한 외교’에 대한 평가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조용한 외교’에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이 탈북자,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단

정하고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이들이 비판하는 주요한 이유로는

조용한 외교는 탈북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생활환경 및 인권침해 상황

을 개선하지 못하였고 탈북자 문제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무

시하였으며 외교협상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계를 보였다

는 비판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주요 비판 논리는 모두 인간안보적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극복이 가능하다.

우선 첫 번째 비판받는 탈북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생활환경 및 인

권침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가

지는 이론이 인간안보이론 그 자체이며 두 번째 탈북자 문제의 인도주의

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무시하였다는 비판도 마찬가지로 인간안보는 바로

인권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방법론이다. 마지막으로 외교협상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은 인간안보로 협상의 레벨을 개

인화하거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교착된 정부들 사이의 레벨

이 아닌 시민단체, NGO, 인권관련 국제기구 등의 레벨로 다양화 시킬 수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인

간안보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며 바로

그 차이점이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서의 인간안보 이론의 비교우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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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주의 이론과 인간안보 시각의 탈북자 문제 비교

마지막으로 비교하여야 할 국제정치이론은 바로 구성주의 이론이다. 구

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은 현재까지 하나의 통합된 이론이라기보다는 현실

주의와 자유주의적 접근에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형식

의 접근방식들을 지칭한다(송영훈 2012, 69). 알렉산더 웬트에 따르면 국

가와 개인들의 행위와 관계 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변화할 수 있고

국제체제도 상호작용으로 이뤄진다(Wendt 1987, 335-370). 또한 국제정

치의 위협도 가변적인 것으로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조(Self-help)

의 개념도 무정부 상태 속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구조중의 하나이다

(Wendt 1987, 335-370).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규범적 가치의 중요성,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증가, 행위자 중심 결정과정의 중요성 등을 설명

하는데 유익하며, 동시에 인간안보 문제의 성격들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송영훈 2012, 73). 그러나 인간안보는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과는 달리 국가주권이나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낮게 보지 않는다. 오

히려 인간안보적 접근법에서는 국가주권과 국제기구는 개개인의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과 인간의 안보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이용

되어야 하는 개념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이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 접근할 때 어떠한 차이

점을 발생시키는가? 물론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인간안보와 전통적

안보개념을 연결하고 상호 이해하게 해주는 훌륭한 매개체가 되고 있는

점은 인정하여야 하나 구성주의 이론은 국가주권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너무 낮게 봄으로써 현실적인 해결방책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안보적 접근

법에 비하여 약점을 지닌다. 특히 탈북자, 납북자 문제라는 이슈에만 한

정하여 바라보면 정체성과 문화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한민족 공동체적

정체성만 강조하여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년간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이 문제는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단순히 무정부상태인 국제관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구조라는 개념으로 이해 되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라

는 이 문제의 중요한 행위자가 한국이나 일본과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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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탈북자 문제 접근법 인간안보의 비교우위

현실주의

국제협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개인의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음

국제협력, 인권, 개개인의 레벨에

중심을 둠

의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탈북자에 대한 남한 국민의 반

응도 최근 들어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한민족이라

는 전통적 유대감에 기대어 설득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권력과 국제기구를 인정하고 한민족

이라는 정체성보다 인간 본연의 인권에 호소하는 보편적인 인간안보적

접근법이 더 비교우위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으로 국제정치이론의 주요이론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

론들과 인간안보 이론을 탈북자, 납북자이론에 한정하여 비교하여 보았

다. 인간안보 이론이 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각각의 국제정치 문제들에서 기존의 국제정치이론들에 비하

여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수용하여야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적어도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서만은 인간안보적 접근법이

비교우위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다. 이러한 인간안보 이론의 비교우

위는 현재 남북한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고 한-일 관계마저도 이전의 한-

미-일 공고한 삼각 동맹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한-일 간 문제

인 과거사 문제나 남북한 사이의 문제인 군사적 긴장이나 현실주의적 힘

의 대결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독립된 다른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

성을 환기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인간안보적 접근법을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이제까지의 Ⅳ장의 논의내용을 정

리한 인간안보의 비교우위를 밑의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인간안보의 주요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북자, 납북자 문제의 비교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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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조용한 외교’로 대표되는 접근

방식

‘조용한 외교’의 비판점을 극복

가능

구성주의

정체성, 문화 등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이나 국제적 기구의

역할을 과소평가

국가와 국제기구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추진함

Ⅴ. 결론

이 논문에서 이루려고 한 연구목표는 현재의 고착화된 남북관계와 악

화된 한-일 관계 분단 이후의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의

변화 등의 급변하는 탈북자, 납북자 관련 정세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목격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을 이제까지의 주류적인 국제정치이론이 아닌 인간안보적인 접근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

한 결과물로서 우리가 한-일의 탈북자, 납북자 문제 연구들에서 알 수 있

는 것은 기존의 탈북자, 납북자 정책이 그 시대를 담당하는 정권의 정책

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채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어느 한 쪽의 정책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애석하게도 어느 경우에도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 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에 인간안보적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이 문제에 여러 비

교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현실주의에는 부족한 국제협력과 인권과 같

은 문제나 개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레벨의 접근, 자유주의에서 비판받던

탈북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생활환경 및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

하였다는 점이나 탈북자 문제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무시하였

다는 비판, 마지막으로 외교협상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도 인간안보적 접근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 구성주의적 접근법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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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나 국제적 기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도 일어나지 않는

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제 우리는 교착상태의 남북한 협상과

냉각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인간안보적 접근법을 적용시킬 것을 제언한다. 현재의 탈북자 문제는 라

오스의 북한 청소년 강제북송 및 중국에서의 대규모 탈북자 단속, 불법

탈북자들과 중국인들 사이의 사생아들의 교육문제, 일본인 납북자의 소재

파악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인간안보적 접근법은 인권과 개인의 안전을 중심

으로 하는 관계로 기존의 국제정치논리와는 다른 개인과 가족 단위의 접

근이 가능하여 정치논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일본 또한 납북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장기적인 사안으로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적 성향과도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안보적 접근법을 통해 탈북자 문

제에 관련된 여러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탈북자, 납북자들

의 인간으로써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협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북

한이나 일본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동해를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야하는 국가들로서 특히 북한과의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이나

앞으로 한·중·일·러의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의 대안으로

서 인간안보적 탈북자, 납북자 문제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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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Defector and Abductee Problems:

Searching for Human Security Perspective

Solutions

Yong-Min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examines problems with regard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abductees by exploring previous studies by Korean and

Japanese researchers and trying to prove why human security

perspective solutions are relatively predominant on this issue. Existing

North Korean defector and abductee countermeasures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based on realist, liberalist,

and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however, both

countries face difficulties in solving problems. In this paper, it can be

solved using the human security approach, which has many

advantages with regard to personal and family matters, such as North

Korean defector and abductee problems, and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South Korean–North Korean talks have reached a deadlock,

human security can be great solution.

Key words: Human Security, North Korean Defector, North Korean

Abductee, Polic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